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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10. 2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탈원전과 한전 적자가 관련 없다는 일방적·단정적 보도는
사실이 아니므로 매우 부적절함
(경향신문 10.24일자「입법조사처 “탈원전, 한전 적자와 관계없다”
산업부 주장 반박」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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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국회 입법조사처가 원전 이용률 및 원전 발전량 비중이 한전 영업

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,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고

유가만이 95%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음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산업부가 분석한 상관계수는 2011~2021년간 연간 원전 발전량 비중

및 유가와 한전 영업실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임

ㅇ 이는 당시 10월 4일 국감에서 질의 내용이 유가, 한전 영업실적,

원전 이용률의 그래프 형태를 육안으로 비교하는 상황이었기에,

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분석한

결과를 제시하였던 것임

□ 반면, 동 보도에서 인용한 분석결과는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

연간 데이터가 아닌 2013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

데이터를 이용하였으나, 이는 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

부적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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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우선 분기별 판매단가(혹은 매출액)를 사용할 경우, 판매단가가

분기별 영업실적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, 다른 변수들이

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하게 평가되도록 할 우려가 있음

- 특히, 계절별·시간대별로 요금수준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 특성상

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큼

ㅇ 또한 RPS, ETS 등의 비용요소는 특정 분기에 정산이 집중될 수

있어, 분기자료를 활용할 경우 변수간 관계를 교란하는 요인으로

작용해 통계적 유의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큼

□ 산업부는 한전 적자의 원인이 ➊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이용률

및 원전 발전 비중 감소, ➋LNG 등 국제연료가격 급등, ➌요금조정
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

    * 원전 비중(%)   : (’12~‘16 평균) 29.5 → (’17~‘21 평균) 26.5 (△3)
      원전 이용률(%) : (’12~‘16 평균) 81.6 → (’17~‘21 평균) 71.5 (△10.1)
      LNG 비중(%)   : (’12~‘16 평균) 22.0 → (’17~‘21 평균) 26.2 (4.2)
    * ’21.1Q 대비 ’22.9월 : (LNG) 4.3배(10→43$/MMBtu), (유연탄) 4.9배(89→439$/톤)
    * ’21년 연료비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조정기회 중 4번 동결

□ 동 보도는 원전 이용률 감소 등 탈원전이 한전 적자와 관계가

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므로,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에

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

※ 문의 : 전력시장과 강경택 과장(044-203-3910) / 류창환 사무관(3911)


